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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1년 최초의 상품권법 제정 후 38년만인 1999년 행정규제의 정비 및 기업의 자유로운 경

제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상품권의 발행·유통 등을 규정하던 「상품권법」이 폐지됨. 그러나 「상

품권법」 폐지의 취지와 달리 이후 상품권의 음성적 거래 및 소비자 피해가 점차 증가함.

  ￭ 최근 5년간 약 38조원의 상품권이 발행되어, 연평균 약 8조원의 상품권이 발행됨. 그러나 어느 

업체가 얼마나 발행하고 유통시키는지 알 수 없음. 또한 고액상품권 규모도 증가하고 있음. 뿐

만 아니라 상품권 사용 가능한 가맹점의 확대로 사실상 유사통화 기능을 하고 있지만, 한국

은행의 통화 지표에 상품권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상품권은 무기명 유가증권으로 현금화할 경우 추척이 어려움. 때문에 뇌물 및 불법 리베이트, 

법인의 공금횡령, 비자금 조성 등의 범죄에 악용되고 있음. 특히 사업자의 경우 법인카드로 상

품권을 구매 시 접대비로 경비처리가 가능한데, 상품권의 사용이 아닌 구매한 매출전표로 경비

처리가 되어 문제의 소지가 있음

  ￭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와 관련해서는 2017년 1월 한국소비자원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

에 접수된 소비자상담 중 이용업체 폐업 등으로 상품권 피해 상담이 증가 했다고 밝힘. 또한 

연평균 2,200여건의 상품권 관련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만, 현재의 상품권 관련 규제로는 

직접적 법적 구속력이 미흡하여 소비자는 피해가능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음

  ￭ 기업이 소비자로부터 상품권의 판매대금을 미리 받아 사업운용 및 이자수익 등을 취함에도 

매년 수백억씩 발생하는 낙전수익이 기업에 일방적으로 귀속되고 있어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공

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상품권을 둘러싼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올바른 상품권법 제정 방향으로는 ▲모든 상품권 

발행자 발행 및 실적 등 금융위원회 보고, ▲유효기간은 소멸시효와 동일하게 5년(판매일 

기준) ▲소비자 보호 장치인 공탁 및 피해보상계약 의무화(미상환 금액의 50%), ▲상품권 

낙전수익의 서민금융진흥원 재원으로 출연 등이 필요함.

 1.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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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상품권 제도 연혁>

일시 제정 및 개정내용

1933.02.01 「조선 상품권 취체령」 (최초의 상품권 등장)

1961.12 최초의 「상품권법」 제정

1971.12 정부, 경기부양 목적으로 상품권 발행업소 8개를 지정함

1973 「상품권법」 개정, 상품권 발행에 대한 등록제도 도입 / 상품권 발행 활발해짐

1974.08 물품표시상품권 발행금지 /금액표시 상품권의 발행한도액 2만원에서 1만원으로 하향 조정

1975.12 상품권 발행의 전면 금지

1988.10 상품권 발행 재검토 - 물가안정과 과소비 조장 및 중소기업체에 대한 피해 문제제기 무산

1990.10 도서상품권․양곡상품권 등 일부 발행 허용

1993 「상품권법」개정에 관한 공청회(7월) 및 개정안 국회통과(12월)

1994.01 상품권 발행 전면 허용

1999.02 「상품권법의 폐지법」 (법률 제5749호)에 따라 전면 자유화

2000 3조 5천억원 규모로 성장 - 발행 자유화로 유통의 활성화

2002.02 경품취급기준고시 발표, 경품 제공대상에 도서․문화상품권 포함

2002.11 백화점 상품권의 카드 매입허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개정)

2004.12 경품취급기준고시 개정, 문화․관광 관련 상품권인증제도 시행안 발표

2005.03 경품용 상품권 인증제도 도입 및 취소 

 2. 상품권 제도의 연혁

  ○ 1932년 최초의 상품권 등장 이후 1961년 「상품권법」 제정

￭ 1975년 상품권 발행으로 과소비 조장 및 음성거래의 수단으로 사용되어 상품권 발행

을 전면 금지됨. 이후 1994년 상품권의 전면 허용되어 상품권 시장은 1997년을 기준

으로 200개 회사에서 약 1조 6천억원 규모가 발행될 만큼 활성화됨1)

1) 임동춘, 경실련-홍익표 의원 주최 ‘상품권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발제문, 201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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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 경품용 상품권 지정제도 실시

2007.04.28 경품용 상품권 지정제도 폐지

2009.07.20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발행

2011.04.26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취급은행 9개기관으로 증가

2011.07 온누리 상품권 전자상품권 시스템 도입

 ※ 경실련-홍익표 의원 주최 ‘상품권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2014.12.12. 저자 일부 수정

  ○ 1999년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상품권법」 폐지

￭ 행정규제의 정비 및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상품권의 발행·유통과 관련

된 규제를 폐지함

￭ 그러나 「상품권법」 폐지의 취지와 달리 이후 상품권의 음성적 거래 및 소비자 피해가 점차 

증가함

  ○ 현재 상품권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률은 없음

￭ 「상품권법」 폐지 이후 현재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요한 표시·광

고사항 고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품권 표준약관」 및 「신유형 상품권 표

준약관」,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있으나, 사실상 자율규제에 가까운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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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상품권을 둘러싼 문제점

1  상품권 시장의 불투명 및 통제 불가능

  ○ 상품권의 직접적 규제 법률의 부재로 관리·감독의 미흡 

￭ 「상품권법」 폐지 이후 상품권은 10개의 법률에서 일부 조항씩 간접적으로 규제받고 있으

며, 소관 역시 다수의 기관으로부터 규제 받아 관리 혼선을 초래함. 

￭ 이 같은 상품권의 가장 큰 문제는 관리·감독 및 소관부처의 부재로 상품권의 기초적인 

통계조차 파악할 수 없는 것임. 이는 상품권의 음성적 거래 및 소비자 피해 방치를 야기할 

수 있음

<상품권 관련 법률 및 소관 부처 현황>

관련 법규 주요 내용 소관부처

여신 전문 금융업법 선불카드 발행 한도 등에 관한 규정
금융위원회

전자 금융 거래법 전자화폐 및 선불전자지급 수단의 발행 권면 최고 한도 등

인지세법 상품권 인지세 납부 대상과 금액 등 기획재정부

문화 예술 진흥법 도서/문화 전용 상품권에 대한 인증 기준 등
문화체육관광부

게임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게임 머니에 관한 기준, 경품으로서 상품권 사용 금지 등

소비자 기본법 상품권 잔액 환급에 관한 기준 등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유효기간이 경과한 상품권에 대한 보성 기준 등 권면에 

표시해야 할 사항 등

상품권 표준약관 상품권의 유효 기간, 발행자의 최종적인 책임과 의무 등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 유통업자의 상품권 구입 금지 등

정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온누리 상품권 발행 및 거래 등에 관한 기준 중소기업청

 ※ 경실련-홍익표 의원 주최 ‘상품권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2014.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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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권법」 폐지 이후 「상품권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상품권에 관한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핵심적인 수단이 되고 있지만, 권고사항으로 강제성이 없음

  ○ 「상품권법」 폐지 이후 상품권 시장의 비정상적 성장

￭ 최근 5년간 약 38조원의 상품권이 발행되어, 연평균 약 8조원의 상품권이 발행됨. 그러나 

어느 업체가 얼마나 발행했는지 알 수 없음. 또한 시장에 얼마나 유통되었는지 그리고 얼마

나 상환 및 미상환 되었는지 여부는 현재로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확인할 수 없음

￭ 이는 상품권이 지하경제로 얼마나 유입되었는지 등 음성적 거래에 얼마나 사용되었는

지를 확인 할 수 없어 상품권을 둘러싼 문제 중 가장 큰 문제임

<한국조폐공사 상품권 발행액 (2011~2016.7)>

(단위: 억원)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유통사 42,586 54,105 77,311 56,998 68,518 71,087

10만원≤ 28,698 37,138 55,449 40,946 49,627 52,083

정유사 2,139 2,500 3,531 4,613 4,345 3,291

10만원≤ 286 454 518 569 739 1,338

전통시장 3,026 5,525 6,043 7,191 7,492 14,537

10만원≤ 60 20 140 - - -

기타 65 71 38 58 - -

10만원≤ 50 40 20 39 - -

합계 47,815 62,201 86,922 68,860 80,355 88,915

10만원≤ 29,094 37,652 56,127 41,554 50,366 53,421

 ※ 경실련 보도자료(2016.09.12.) 및 채이배 의원실 보도자료(2017.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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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만원권과 같은 고액상품권의 증가

￭ 2016년 한국조폐공사가 발행한 8조 8,915억원 중 10만원권 이상 고액 상품권이 5조 

3,421억원으로 전체 발행량의 60%에 달함

￭ 내수경기가 부진한 가운데 고액상품권의 규모가 늘어난다는 것은 지하경제가 확대되고 있다

는 신호2)로 볼 수 있음

￭ 실제 「상품권법」에는 금액상품권의 최고발행한도가 10만원이었으나, 「상품권법」 폐지 소식

이 나온 1999년 1월,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이 설 명절에 맞춰 100만원, 

50만원, 30만원권의 고액 상품권 발행3)한다는 언론기사가 나옴. 실제 롯데백화점은 발행

한 지 한 달도 안돼 본점과 잠실점 2개 지점에서만 1억 4,800만원어치의 상품권이 판매됨4)

￭ 50만원권 상품권은 5만권 화폐에 비해 1/10 수준으로 200장이면 1억원으로 음성적 거래

의 악용 소지가 높아짐

  ○ 누구나 인지세 1만원으로 상품권 610만원 발행 가능

￭ 「인지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인지세만 납부하면 별도의 허가 없이 상품권 발행 가능

￭ 상품권이 시중에서 현금처럼 사용되는 것을 감안하면 상품권 발행업체는 사실상 현금을 

찍어내는 것과 마찬가지임

※ 인지세 1만원으로 610만원 발행 (50만원권 12장 + 10만원권 1장)

「인지세법」

제3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품권 및 선불카드 권면금액이 1만원인 경우 : 50원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 : 200원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 : 400원

권면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800원

 ※ 1만원권 이하는 인지세 없음

2) 김성천, 더스쿠프 ‘규칙이 없으니 편법이 춤추더라’, 2015.10.14
3) 동아일보 ‘100만원권 상품권 나온다’, 1999.01.11.
4) 매일경제 ‘고액상품권 활성화 조짐’, 1999.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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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폐와 유사하지만 통화량에 집계되지 않는 유령화폐

  ○ 상품권이 화폐발행량의 84%에 달하지만 한국은행 통화지표5) 미포함

￭ 최근 5년간 발행된 상품권이 화폐발행량의 84%에 달하는 수치임

<화폐와 상품권 발행액 비교 (2012~2016)>

(단위: 억원)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화폐* 56,186 89,589 115,086 117,182 105,464

상품권 62,200 86,921 68,860 80,355 88,915

상품권 비중 111% 97% 60% 69% 84%

 ※ 화폐 순발행액(한국은행 연차보고서)

￭ 2016년 상품권 발행액이 역대 최고규모인 8조 8,915억원이 발행됨. 이는 같은 해 화

폐발행액인 10조 546억원의 약 84%에 달하는 수치임. 2012년의 경우 상품권이 화폐

발행액의 111%로 더 많이 발행된 적도 있음.

￭ 상품권 사용 가능한 가맹점의 확대로 사실상 유사통화 기능을 하고 있지만, 한국은행의 

통화 지표에 상품권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한국은행에서 매월 단위로 측정하여 경제성장과 물과, 금리 등을 감안해 신축적으로 증

감량을 통제하는데 상품권도 이에 포함되어야 함.

5) 통화지표 : 시중에서 유통되는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기준. 
  - 협의통화 M1 (현금통화+요구불예금+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 광의통화 M2 (M1+정기예·적금 및 부금+시장형 금융상품+실적배당형 상품+금융채+기타(투신증권저축, 종금사 발행어음)
  - 금융기관유동성 Lf (M2+M2 포함 금융상품 중 만기 2년 이상 정기예적금 및 금융채 등+한국증권금융(주)의 예수금+

생명보험협회사(우체국보험 포함)의 보험계약준비금+농협 국민생명공제의 예수금 등
  - 광의유동성 L (Lf+정부 및 기업 등이 발행한 유동성 시장금융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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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정부패의 단골 수단인 상품권

  ○ 상품권은 무기명 유가증권으로 현금화할 경우 추적이 어려움

￭ 상품권은 현금과 마찬가지로 익명성이 상당히 보장6)되어 있고,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아 

불법적으로 사용해도 추적에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 때문에 뇌물 및 불법 리베이트, 비자

금 조성 등의 범죄에 악용

￭ 최근 대법원에서 입법로비 대가로 상품권을 받은 신계륜·신학용 의원의 실형이 선고된 

바 있음. 또한 최근 1년간 언론 기사만 확인 해봐도 상품권의 악용사례는 빈번함

<상품권의 불법 악용 사례>

언론 발표 상품권 뇌물 사건 사례

2016년 8월 방형봉 전 한국인상공사 사장, 광고대행사로부터 금품수수(상품권 등 4,000만원)

2016년 9월 신중돈 전 총리실 공보실장, 전 육군 소장에게 허위 군납계약 사건 무마(상품권 등 6,700만원)

2016년 10월 완도군의회 의원들, 의장단 선거 과정에 의원 상호간 금품제공 (상품권 10만원)

2016년 10월 전주병원 이사장, 제약업체 리베이트 (상품권, 숙박권 등 10억원 상당)

2016년 11월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중앙대 특혜 대가 (상품권 200만원 등)

2016년 12월 대구구청 공무원, 업무 관련 건축업자에게 뇌물수수 (상품권 50만원 등)

2016년 12월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엘시티 시행사 사장에게 뇌물수수 (상품권 1억 400만원)

2017년 2월 대상·동원F&B, 금식재료 구매대가로 학교 영양사에 금품 제공 (상품권 등)

2017년 3월 배광덕 의원, 변호사로부터 인사청탁 대가(상품권 350만원)

2017년 3월 이장호 전 BS금융지주 회장, 엘시티 이회장에게 은행 대출 알선 대가(상품권 250만원)

2017년 3월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칼럼 써준 대가(상품권 등 1억원)

2017년 6월 익산 공무원, 골재채취업자 아내 명의 농업법인 설립 대가 금품수수(상품권 등)

2017년 6월 기무사 ‘FX 로비 문건’, 민간 심의위원에게 금풍 제공 (상품권 50만원)

 ※ 경실련 보도자료 (언론기사 검색), 2017.07.24

6) 박종상, ‘상품권 시장 현황과 감독의 필요성’,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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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 등 사업자에게 악용 소지가 높은 구조

￭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신용카드로 상품권 구매 시 ▲거래처(접대비). ▲직원(복리후생비), 

▲사회공헌(기부금), ▲기타(기타비용)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함. 그러나 접대비로 경비처리 

할 시 상품권 사용에 대한 것이 아닌 구매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경비처리가 되어 문제 

소지가 있음.

※ 19대 국회(김현미 의원)에서 상품권 구매 시 수령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접대비 지출증빙에

서 제외하고, 실제 상품권 사용시 수령한 증명서류를 접대비 증빙으로 인정하자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함.

￭ 즉, 법인 등은 상품권을 별도의 제한 없이 신용카드로 구매하여 탈세 및 불법로비 등 

범죄에 사용해도 경비처리가 가능하고 세제혜택까지 받을 가능성이 있음.

￭ 실제,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 상품권 시장이 축소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상품권 발행 및 법인들의 법인카드 상품권 구매가 급증했음. 2016년 10~12월 법인

카드로 결제한 백화점 상품권 금액이 전년 대비 20.5% 늘어남7).

7) 연합뉴스 ‘청탁금지법 이후 '법카'로 백화점 상품권 집중 구입…20%↑’, 2017.02.28



l 10

4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 증가 및 보호 장치 부재

  ○ 상품권 관련 소비자 피해 증가

￭ 2017년 1월 한국소비자원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상담 중 2월 설 

연휴를 맞이하여 구입한 상품권의 배송지연 및 이용업체 폐업 등으로 전월·전년동월대비 

상품권 피해 상담이 증가했다고 발표함

￭ 또한 지난 2010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연평균 2,200여건의 상품권 관련 소비자피해

가 발생했지만, 피해구제 절차가지 진행된 경우는 평균 6.4%에 불과함. 이는 현재의 

상품권 관련 규제로는 직접적인 법적 구속력이 미흡하여 소비자는 피해가능성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실정임.8)

<상품권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건수(2010~2013.6)>

(단위: 건, %)

연도 2010 2011 2012 2013.6

소비자상담 1,065 3,352 2,139 1,092

피해구제 35 348 101 79

상담대비

피해구제 비율
3.29% 10.38% 4.72% 7.23%

 ※ 한국소비자원, ‘온·오프라인 상품권 유통실태 및 개선방안’, 2013

  ○ 지급보증 등의 소비자 보호 장치 부재

￭ 2016년 경실련 시민권익센터가 상품권 발행업체의 이용약관을 조사한 결과, 롯데백화

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등을 비롯한 총 7개의 업체가 별도의 지급보증 또는 피

해보상보험 없이 “자체 신용”만으로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었음. 

8) 이신애, ‘온·오프라인 상품권 유통실태 및 개선방안’,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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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별 지급보증 등 관련 내용 현황>

상품권명 발행사
지급보증 등 관련 내용

상품권면* 이용약관

롯데상품권 롯데쇼핑 자체 신용보증 상품권면에 따름

신세계상품권 신세계 자체 신용보증 자체 신용보증

현대백화점상품권 현대백화점 표시 없음 자체 신용보증

홈플러스상품권 홈플러스 자체 신용보증 상품권면에 따름

SK상품권 SK에너지 별도 지급보증 없음 상품권면에 따름

GS칼텍스상품권 GS칼텍스 자체 신용보증 상품권면에 따름

현대오일뱅크상품권 현대오일뱅크 자체 신용보증 상품권면에 따름

CJ상품권 CJ CGV 자체 신용보증 상품권면에 따름

 ※ 경실련 보도자료(2015년 8월 구입한 상품권 기준), 2016.02.03.

￭ 폐지된 「상품권법」에서는 공탁 및 지급보증을 의무화하여 소비자의 피해보상을 명확히 규정

하고 있었음. 이에 따라 상품권 발행사는 발행한 상품권 중 매분기말 미상환된 총액의 

50%를 발행보증금으로 공탁하거나 금융기관 등에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해야 했음.

￭ 실제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 바 있다. 부산의 대형

백화점인 스파쇼핑(㈜동천)은 1994년 7월 23일 부도를 냈고 당시 보증기관인 대한보증보

험이 해당백화점 상품권을 소지한 소비자들에게 보험금 지급했음.9) 또한 삼풍백화점을 운영

했던 삼풍이 부도했을 때에도, 당시 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한 서울은행이 약 5억 2,700만

원가량의 미상환상품권을 소비자에게 전액 보상해주었음.10)

9) 1994.08.06. 매일경제. 상품권 첫 상환불능사태
10) 1995.08.23. 경향신문. 삼풍백화점 상품권 내달중순 전액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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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품권 발행업체의 불로소득인 상품권 낙전수익

  ○ 기업이 소비자로부터 상품권 판매대금을 미리 받아 사업운용 및 이자수익 등을 취함에도 

매년 수백억씩 발생하는 낙전수익이 기업에 일방적으로 귀속되고 있음.

<상품권의 낙전수익 추정액 (2009~2013)>

(단위 : 억원)

발행시기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발행액* 33,783 38,299 47,815 62,201 86,922

(평균 낙전율 2.5%) ↓ ↓ ↓ ↓ ↓

낙전 발생 시기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낙전 추정액 845 957 1,195 1,555 2,173

 ※ 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내 상품권 시장의 낙전규모 실태조사 보고서’, 2014.10.23. 

￭ 2014년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상품권 발행 기업의 5년간 낙전수익을 통해 산출한 낙

전율 2.5%로 전체상품권 발행액에 적용해본 결과, 2013년 발행된 8조 6,922억원은 5

년 뒤인 2018년도에 2,173억원의 낙전이 예상되었음.

※ 상품권 발행 기업의 5년간 낙전수익은 ▲㈜한국문화진흥(문화상품권) 223억원, ▲㈜해피머

니아이엔씨(해피머니문화상품권) 169억원, ▲한국도서보급㈜(도서문화상품권) 79억원으로 

총 471억원이었고, 낙전율은 2.5% 였음. 

￭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예금 및 휴면보험금, 복권당첨금이 서민금융지원 및 사회

복지사업지원 등 공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것처럼 상품권 낙전수익도 사회적 합의를 통

해 공공을 위해 사용될 수 있게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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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상품권 관련 해외 법제11)

1  일본

  ○ 일본은 1932년 제정된 「상품권규제법」에 이어 1989년 「전불식증표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거쳐 2009년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에서 전불식 지급수단에 관한 포괄적인 규

제규정을 두고 있음

￭ 일본은 2009년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에서 전불식 지급수단이라는 포괄적인 규제를 

통해 상품권을 규제

￭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은 법의 적용대상인 전불식지급수단으로 종이형. IC형에 추가하

여 서버형을 포함했고, 자가형발행자의 신고, 제3자형발행자의 등록, 표시의무, 공탁, 

감독규정 등을 두고 있음

  ○ 일본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이용자 요구의 다양화 등 자금결제시스템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09년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상품권과 prepaid 

card 등의 금권(전자화된 전자화폐를 포함)과 은행업 이외에 의한 자금이동업에 대해 규

정하고, 전불식 지급수단이라는 포괄적인 규제를 통해 상품권을 규제하고 있음

￭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은 법의 적용대상인 전불식지급수단으로 종이형, IC형에 추가하

여 서버형을 포함했고, 「전불식증표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비해 전불식지불수단에 

표시하는 사항이 확충

￭ 또한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은 전불식지불수단의 발행자에게 미사용 잔고의 2분의1 

이상에 상당하는 액의 발행보증금을 공탁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만일 발행자가 파산한 

경우 등에는 발행보증금에서 배당을 받는 것으로 이용자의 보호를 도모

11) 김성천, ‘상품권 거래와 법제개선방안 연구’ 인용,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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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자가형발행자의 사후신고제, 제3자형발행자의 사전등록제, 표시 및 정보공개의무, 

발행보증금 공탁, 상품권 등의 환불 및 감독에 관한 규정 등을 두고 있음

2  미국

  ○ 미국은 상품권 규제에 대해 연방법과 주법이 있음. 연방법 차원에서 2009년 「신용카드개

혁법(Credit CARD Act)」을 제정하여 기프트카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신용카드개혁법」은 기프트카드에 휴면 수수료, 거래부진 비용 또는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과 유효기간이 있는 기프트카드를 발행 또는 판매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

지하고 있음

￭ 연방법에는 수수료 및 비용의 부과를 금지하고 있으며, 유효기간의 설정을 금지하고 있

음. 단, 유효기간이 발행 및 충전된 때로부터 5년 이상인 경우 발행 및 판매 허용

  ○ 미국의 주법에서 상품권에 관한 법적 규율을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앨라바마주, 델라웨

이주, 인디아나주, 미시시피주, 미주리주 등을 제외한 많은 주들이 상품권 관련 법률을 

신설 또는 확대 해왔음

￭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연방법과 마찬가지로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없음. 또한, 원칙적으로 모든 수수료 및 비용의 부과도 금지됨.

￭ 뉴욕주의 경우, 1983년 11월 31일 이후 판매된 기프트권 중 청구되지 않은 것은 포기

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5년 후 주정부로 귀속

3  캐나다

  ○ 캐나다는 상품권에 관한 연방법은 없고, 각주에서 주법인 「소비자보호법」, 「공정거래법」 

등에서 상품권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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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에서 선불구매카드, 선불카드, 기프트카드 등을 정의하고, 이에 관한 규제내용으로 

유효기간 설정금지의 원칙과 예외, 수수료의 원칙과 예외, 정보제공 등을 규정

￭ 알버타 주는 2008년 「공정거래법」에 근거한 기프트카드규칙을 제정․시행하고 있으며, 

기프트카드규칙은 수수료 부과 금지의 원칙과 예외, 불공정관행, 정보제공요건, 구매에 

관한 입증 등을 규정하고 있음

￭ 퀘백 주는 2009년 「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하고 V.1 장(Division) “선불카드의 매매에 

관한 계약”을 신설하여 상인의 정보제공의무, 선불카드의 유효기간 설정금지, 수수료 

부담의 금지, 환급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매니토바 주는 2006년 「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하여 제20장(Part XX) “선불구매카드”를 

신설하였고, 2007년에는 「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하여 「선불구매카드규칙」을 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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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국회 상품권 관련 입법 현황

1  18대 국회

  ○ 안효대 의원(새누리당) 「상품권법안」 발의(임기만료 폐기)

￭ 폐지된 「구)상품권법」과 유사

2  19대 국회

  ○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발의(임기만료폐기)

￭ 주요내용으로 ▲선불전지지급수단 및 선불카드 적용제외, ▲상품권 발행 관련 금융위원

회에 신고, ▲유효기간 3년, ▲분기별 상환되지 않은 상품권 총액의 30%를 공탁 및 채

무지급보증계약 의무화, ▲상품권의 발행실적 등 금융위원회에 보고, ▲유효기간과 소

멸시효가 경과한 상품권 가액의 약 10%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재원으로 출연, ▲일정 금

액 미만의 자기발행형 상품권 발행자는 일부 조항 적용 제외

  ○ 김현미 의원(더불어민주당)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임기만료폐기)

￭ 주요내용으로 상품권 구매 시 수령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접대비 지출증빙에서 제외하고, 

실제 상품권 사용 시 수령한 증명서류를 접대비 증빙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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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대 국회

  ○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발의

￭ 주요내용은 19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과 유사

  ○ 채이배 의원(국민의당) 「상품권 발행 및 유통질서 확립과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안」 발의

￭ 주요내용으로 ▲선불전지지급수단 및 선불카드 적용제외, ▲상품권 발행 관련 금융위원

회에 신고, ▲유효기간 3년, ▲분기별 상환되지 않은 상품권 총액의 50%를 공탁 및 채

무지급보증계약 의무화, ▲상품권발행자 등 동일인 연간 300만원 이상 또는 법인명의 

법인카드 구매자 인적사항과 발행내역 작성·보존, ▲상품권의 발행실적 등 금융위원회

에 보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품권 잔액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재원으로 출연, ▲일정 

금액 미만의 자기발행형 상품권 발행자는 일부 조항 적용 제외

  ○ 채이배 의원(국민의당)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주요내용으로 상품권 등 현금성 자산 구매 시 수령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접대비 지

출증빙에서 제외하고, 상품권 등을 이용하여 실제 재화·용역 구입 시 수령한 증명서류

(현금 영수증 등)를 접대비 증빙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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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상품권법」 제정 방향 (경실련안 주요내용)

1  상품권 발행 신고 및 관리·감독 업무

  ○ 모든 상품권 발행자 금융위원회에 신고 의무화

￭ 현재 발의되어 있는 법안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하의 자기발행형 상품

권 발행자는 발행 신고에 대해 적용 제외시켰지만, 모든 상품권 발행자에 신고 의무화

가 필요

￭ 이는 규모가 작은 업체의 경우 상품권 판매 후 도산 등으로 소비자 권익보호에 취약하

며, 상품권 발행 여력이 안 되는 업체들의 무분별한 발행을 억제시킬 필요가 있음. 

  ○ 상품권 발행실적 등 금융위원회에 보고

￭ 상품권발행자 중 외부감사를 받는 업체에 한하여 매 분기 상품권 발행실적, 판매실적, 

소멸시효가 경과한 상품권 총액 및 분기 말 상품권 상환총액, 미상환총액을 금융위원회

에 제출하도록 규정 하여, 상품권의 발행 및 판매, 유통의 투명성 확보 필요

2  상품권의 유효기간

  ○ 유효기간은 최초판매일로부터 5년 (소멸시효와 동일)

￭ 상품권에 짧은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상품권 발행업체의 유효기간 및 소멸시효 경

과로 인해 발생하는 부가적 수익을 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음

￭ 상품권 이용자의 권익확보를 위해 소멸시효를 「상법」 제64조 상사채권 소멸시효 5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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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게 하되, 기산점을 ‘발행일’이 아닌 상품권 이용자의 실제적 권리가 발생하는 ‘최

초 판매일’을 기준으로 함

※ ‘발행일’을 기산점으로 하는 경우, 발행일을 기준으로 1년 뒤에 구입한 상품권 이용자가 실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4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용자 입장에선 불합리한 기준임.

  ○ 물품 및 용역 상품권의 경우 소멸시효 보다 짧은 유효기간 설정 가능

￭ 물품 및 용역의 경우 한정성 및 계절성 등을 고려해 소멸시효보다 짧게 설정 가능

￭ 그러나 현행 ‘상품권 표준약관’ 같이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상품권 가액의 90%만 상

환해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 소멸시효 만료 이전까지 상품권 가액의 100%를 상환해주

도록 규정

￭ 상품권 이용자가 구입한 상품권이 소멸시효가 경과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일정비

율 공제하여 상환해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음.

3  상품권 이용자의 보호 장치

  ○ 공탁 및 피해보상계약 의무화

￭ 매분기 미상환총액의 50%를 공탁 및 피해보상계약 의무화 필요

￭ 상품권 발행자의 부도 및 파산에 따른 상품권 소지자 피해 보상 장치 필요

※ 과거 삼풍백화점 붕괴에 따른 부도 등 실제 상품권 발행·판매사의 부도가 발생한 경우 

실제 피해보상이 이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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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상환상품권수익(낙전수익)의 사회환원

  ○ 소멸시효가 경과한 미상환상품권수익(낙전수익) 공익 목적으로 활용

￭ 상품권발행자 중 외부감사를 받는 업체에 한하여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한 미상환상품권

수익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재원으로 출연토록 하여 공익사업에 활용하도록 규정

￭ 휴면예금과 마찬가지로 재단에 출연된 미상환상품권수익의 원권리자 권리 보호 필요

※ 상품권의 실물을 가지고 있는 상품권 이용자에게 해당 상품권의 권면금액에서 일부를 공제

하고 반환

※ 선불카드의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여신금융협회가 기부금 재단 설립을 통해 사회 공

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 

<끝>


